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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새로운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들에서 논의되고 주장되어 온 정부혁신의 방향에 공감하는 동시에 미래가 불확실하

고 불안정하다는 뷰카(VUCA)의 의미를 인정하면서 정부혁신을 위한 국정목표를 달성하고자 ‘디지털플랫폼정부’

를 표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의 정부 역할 및 기능 재정립을 위한 조직 재설계, 인사관

리 및 근무방식의 변화방향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논의한다. 요약하면, 첫째, 디지털플랫폼정부는 효과적인 정책목

표 달성을 위해 주요 정책부문별 부총리직제의 신설 및 비서관제도와의 병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디지털플

랫폼정부는 정책의 중첩성 및 복잡성을 개선하면서 외부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부총리직제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다양한 조직의 협력적 관계 및 관계의 유연성을 강조

하고 디지털 역량 등 구성원의 역량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넷째,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균형인사제도 등 구성원의 다

양성, 대표성, 형평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사회통합적 가치 실현을 지향해야 한다. 다섯째, 전통적 

근무방식에서 탈피하여 시공간 하이브리드(space-time hybrid) 근무체계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조

직구성원의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업무의 생산성 및 성과 동인(driver), 최적의 근무방식을 탐구해야 한다.

주제어: 디지털 대전환, 뷰카, 디지털플랫폼정부, 정부혁신, 정부 역할, 조직 재설계

Ⅰ. 서론

요즘 세상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미래로 표현되는 만큼 현시대의 특징을 ‘뷰카

(VUCA)’라는 단어로 규정할 수 있다. 1990년대 미국에서 최초로 등장한 뷰카(VUCA)는 변동성

(Volatile),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을 조합한 신조어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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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즉각적이고 유동적인 대응 태세와 경각심이 요구되는 상황을 나타내

는 군사용어였다.1) 1990년대를 기점으로 공산권이 붕괴되고 냉전시대가 끝나면서 양극적인 질서

도 함께 무너지자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과거의 흑백논리적 세계관이 더이상 작동하지 않는 복

잡한 시대가 도래했다는 의미에서 뷰카(VUCA)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김성남, 2017). 이후 그 의

미가 확장되어 상황이 급변하고 변동성이 커지면서 당장 내일도 예측하기 힘들어진 금융위기 이

후 경제･사회적 상황을 일컫는 데에도 적용되었다. 경영 및 조직전문가들은 기존의 경험이나 지

식, 전략으로는 다양하고 복잡한 동시에 돌발적이고 불확실한 시대, 즉 뷰카시대를 헤쳐나가는 것

이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강력한 조직혁신과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2)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외부환경 변화에 맞추어 국정 운영방식이나 관리체계 등의 변화 

필요성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왔다. 그동안 정부는 복잡성과 불확실성으로 점철된 미래에서 전자

정부, 디지털정부, 플랫폼정부 등 다양한 정부형태를 표방하면서 계층적이고 기계적인 정부조직

에서 탈피하여 복잡한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첩성과 시장의 창의성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

하고자 노력해왔다. 더욱이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빅데이터, 인공

지능, 메타버스 등 미래 사회변화를 추동하는 동인들과의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역할 및 

기능 재정립 중심의 정부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현 정부 역시 지난 정부에서 논의되고 주장되어 온 정부혁신의 방향에 공감하면서 동시에 미래

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다는 뷰카(VUCA)의 의미를 인정함에 따라 정부혁신을 위한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정책의 현실은 여전히 정부 

내 업무를 전산화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는 기존 변화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디지털기술과 플랫폼

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정부혁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3)

본 연구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정부혁신이라는 명제 속에서 현 정부가 표방하는 디지털플랫

폼정부에서의 정부혁신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대전환의 의미와 더불어 정

부의 변화방향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조직 재설계, 인사관리 및 업무･근무방식의 변화방향 등

을 중심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정부 역할 및 기능 재정립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언한다.

1)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안갯속에 가려진 듯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뷰카시대로 비유되

며, 어느 때보다 새로운 혁신과 도전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아무 변화도 없이 머물러 있는 것이 오히려 가

장 큰 위기일 수도 있다(아시아경제, 2022).

2) 권오준 포스코그룹 회장은 2017년 신년사에서 “불안정･불확실･복잡･애매한 이른바 ‘뷰카’시대에서는 변

화에 빠르게 대응할 창의 혁신 문화가 필수적”이라면서 “스타트업 기업의 일하는 방식을 도입해 양방향 

소통과 스마트 커뮤니케이션을 체질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여러 부처가 협업하고 민관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의 특성을 강조한 정부라

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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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디지털 대전환과 정부변화

1.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대전환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빅데이터

(Big Data), 모바일(Mobile),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산업 및 

생산구조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나타나는 혁신적 변화를 의미한다. 최첨단 정보통신기술

(ICT)에 기반하는 디지털 대전환은 4차 산업혁명과도 밀접하기 때문에 초연결(hyper-connectivity), 

초지능(super-intelligence), 초융합(hyper-convergence)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을 디지

털 대전환의 주요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한형상･김현, 2017).

<표 1> 디지털 대전환의 주요 특징

구분 내용

초연결
(hyper-connectivity)

사람과 사물 간의 상호연결성 확장을 바탕으로 실시간 데이터 공유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됨

초지능
(super-intelligence)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학습, 추론, 지각, 자기개발 등이 가능한 인공지능 등을 통해 최적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짐

초융합
(hyper-convergence)

사람, 사물, 데이터 등의 조화로운 융합을 바탕으로 이종 기술과 산업 간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융합산업이 출현함

자료: 한형상･김현(2017:25) ｢4차 산업혁명과 지식서비스｣의 본문 재구성.

여기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블록체인(Block Chain), 빅데이터(Big Data) 

등 디지털 대전환을 주도하는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신기술로 정의할 수 있다. 신기술은 경제, 

사회, 행정 등 제반 영역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 동인(driver)이며, 이를 통해 자동적･지능적으

로 실재현실(real reality)과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의 경계가 점차 흐릿해지고(blurred) 융합되는

(convergent) 현상은 일종의 글로벌 트렌드이다. 정부 및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조

세, 투표, 조달 등의 정부서비스 및 시민활동에 클라우드, 오픈데이터, 어플리케이션 등의 신기술을 접

목한 정부기술(GovTech)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강송희･김숙경, 2020). 대국민 의견수렴, 조세･행

정비용 징수. 증명서 발급 등 공공 분야에서 정부기술(GovTech)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처럼 신

기술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관련 요소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신기술을 이해하는 데에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포괄적 관점에서 지능화 기술을 중심으로 신기술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정부

디지털 대전환에 직면한 현대사회는 다양성, 신속성, 복잡성 등으로 규정되면서 정부의 사회문

제 해결 및 서비스 제공방식의 혁신적 변화가 요구된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전통적 방식이나 독점적 공급자 입장에서 공공서비스를 창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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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장막에서 나와 다양한 주체와의 소통, 협업, 공유 등을 통한 확대된 참여를 중심

으로 기능 및 역할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

OECD(2019)는 고령화, 디지털 대전환 등의 메가트렌드로 인한 사회 전반의 지형 변화를 반영하

여 기존의 전자정부(E-Government)에서 디지털정부(Digital Government)로의 거버넌스 전환 필요

성을 주장하였다. 전자정부 이전의 아날로그정부(Analogue Government)에서는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각 시스템에 격리되어 다른 체제와의 정보 호환적 운영에 제약이 존재하였다. 이후 전자정부

(E-Government)는 정보통신기술(ICT),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원활한 정보 공유, 투명한 정보 공

개 등을 통해 사용자 요구에 부합하는 공공서비스 개선에 주력하였다.

디지털정부(Digital Government)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의 신기술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주도적으로 공공서비스에 접근하고, 다양한 공공가치를 창출하며, 플랫폼 및 네트워크 조직

의 고도화를 추구한다. 디지털정부(Digital Government)는 사회구성원이 신기술에 따른 혁신적 변

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상호 주도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함으

로써 갈등을 조정하고 안전한 신기술 기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디지털 대전환의 사회

적 수용을 제고하기 위해 구성원이 직면하는 디지털 접근 장벽을 낮춰 정보 격차를 줄이고, 다양

한 사회배경을 가진 구성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신기술의 포용적 활용 촉진 및 이를 위

한 기반 조성이 함께 요구된다. 이는 디지털 포용(digital inclusion)4)을 바탕으로 사회구성원이 경

험하는 기술 혜택 사이의 불균형 혹은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림 1> 기술발전에 따른 정부 변화

아날로그정부
(Analogue Government)

→

전자정부
(E-Government)

→

디지털정부
(Digital Government)

• 정부 사일로(silo)
• 정부 중심
• 비용절감, 효율성, 생산성 중시

• 투명성 확대
• 사용자 중심
•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용자 요구 예측

• 개방성 확대
• 사용자 주도 접근
• 가치창출을 위한 디지털 전환 촉진

자료: 강송희･김숙경(2020) ｢GovTech와 공공 생태계 혁신｣참고 후 재구성.

디지털정부(Digital Government)와 더불어 경제 및 비즈니스 모델로서 글로벌 IT기업의 플랫폼 전

략이 각광을 받으면서 정부 운영에도 플랫폼(platform) 전략의 접목이 요구된다.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공유, 기업･시민사회 등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 등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공가치 창출

을 촉진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정부(Government as a Platform)’로의 전환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플랫폼 조직은 조직 간 경계를 넘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개인과 조직 상호 간의 협력이 가능하

4) 디지털 포용(digital inclusion)이란 모든 국민이 차별 혹은 배제 없이 개인의 필요에 따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조성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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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이해관계 조정에 중심을 두는 행위자(actor)로 네트워크 참여자들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가능하게 한다는 특징을 지닌다(허경무, 2022). 플랫폼 정부는 민간기업의 성공적인 플랫폼 조직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에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플랫폼 정부의 

주창자인 O’Reilly(2011)는 플랫폼 정부를 일방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전달해온 이전과 달리 정부가 

시민과 기업 등 다양한 참여자를 플랫폼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이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공공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즉, 플랫폼 정부는 정부조직의 ‘형태’이기보다 정부의 역할 및 

기능 수행을 위한 일종의 ‘방식’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이지형 외, 2022). 플랫폼정부는 고정된 

조직형태가 아니라 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조직의 적합성을 상시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직 관리전략인 것이다. 

이러한 플랫폼정부의 특징을 실제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일방적･폐쇄적･독점적 위상에서 

벗어나 쌍방적･개방적 참여･협업 및 조정･촉진자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플랫폼 전략 도입에 있어 기업, 시민사회 등 외부역량의 적극적 참여 및 활용이 요구

된다. 더불어 조직구조뿐 아니라 조직구성원에 대한 상시적 진단 및 처방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환

경에 대한 적응성을 제고해야 한다.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플랫폼 전략 도입 등 조직구조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관리전략과 더불어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조직구성원 나아가 사회구성원이 유동적

으로 변화하는 조직 그리고 사회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행태, 문화 등에도 주목이 필요하

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동시에 일관성 있게 조직관리가 이루어져야지만 궁극적으

로 신기술과 함께 지속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조용

호, 2012; 이지형 외, 2022).

디지털정부와 플랫폼정부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였을 때,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최신의 고

도화된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다양한 행위자들이 서로 투입물을 집어넣어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충

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의 적용 또한 중요하지만 협력적 거버넌

스 안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을 어떻게 참여시키고 서로 연결시킬 것인가, 즉 어떻게 각각의 참여자와 

참여자 간 관계를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 더불어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신

기술 혜택에 대한 세대, 계층 등의 불균형 및 양극화가 발생하거나 악화하지 않도록 디지털 포용

(digital inclusion)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정책의 기획단계에서

부터 사람을 중심에 두는 기본원칙을 지키면서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실질

적인 활동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사

회구성원이 경험하는 신기술에의 접근성 격차를 완화하는데 주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도입은 정부의 운영방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에 있어 기존의 아날로그정부 및 전자정부와는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플랫폼정부에 적합한 운영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신속성, 개방성 등을 요구하는 디지털 대

전환에 부합하는 조직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관료제에 기초한 위계적 

칸막이식 문화에서 탈피하여 부처별 경계의 벽을 허무는 Gilles Deleuze(1980)의 ‘리좀식 사고’로

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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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아날로그 및 디지털플랫폼정부 비교

유형 아날로그정부 디지털플랫폼정부
관계성 위계적 관계 협력적 관계

소통방법 일방적 지시화 신뢰에 입각한 의사소통

구조형태
고착화된 구조

(실선으로 구획된 수목형)
유연한 구조

(점선으로 구획된 리좀형)
운영방향 소수 엘리트 중시 집단지성 중시

주: 리좀(Rhyzome) 모델은 비위계적 체계, 수평적 구조와 상응하며 위계적･수직적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수목 모델과 
대비된다는 점에서 수목 모델에서 리좀 모델로의 전환은 경직된 조직에서 유연한 조직으로의 변화를 의미함

자료: 박광국(2021a). ｢디지털 시대, 교육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혁신적 전략｣.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전환은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에서 정부

조직 운영관리 방식이 전환됨을 의미한다. 정부조직 운영관리 방식의 변화는 인공지능(AI), 사물인

터넷(IoT), 클라우드(Cloud), 블록체인(Block Chain), 빅데이터(Big Data) 등 기술발전을 바탕으로 

아날로그정부(과거)에서 전자정부(현재), 그리고 디지털플랫폼정부(미래)로의 연속적인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과거 정부조직 운영관리 방식의 전환이 물적 자본을 기반으로 경험과 현상 중심

의 귀납적 형태로 이루어졌다면, 현재와 미래에는 지적 자본을 기반으로 본질과 인과성 중심의 연

역적 형태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3.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조직운영에 관한 논의

앞서 언급하였듯 사회의 역동성을 고려하였을 때, 신정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과 플랫폼 모두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이에 적합한 정부조직의 형태와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정운영에 있어 디지털 기술 활용과 플랫폼 운영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적 혁신과 난제를 해결에 

신속성, 유연성, 개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임성근 외, 2022; 허경무, 

2022). 이러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지향하는 가치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미래정부의 특징과도 상응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포럼에서 2011년 발표한 보고서 “‘The Future of Government: 

Lessons Learned from around the World”에서 미래정부가 지향해야 할 네 가지 특징을 언급하고 있

는데 수평적 형태의 조직에 기반한 조직 간 협력 및 시민참여 지향(수평적 정부, Flat), 신속한 대응역

량(민첩한 정부, Agile), 행정서비스의 간소화 및 효율화(간결한 정부, Streamlined), 다양한 최신 기술

을 적극활용(기술기반정부, Tech-enabled)이다. 세계경제포험에서는 이 네 가지 특징을 축약해 미래

정부의 이상향을 “FAST정부”로 명명했다. 유력 민간 컨설팅 업체인 PwC(Price waterhouse Coopers)

는 미래 정부조직의 지향점으로 민첩성(Agility), 혁신성(Innovativeness), 연결성(Connectedness) 투

명성(Transparency)을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는 문명재 외(2017)가 2030년 미래 한국정부조직의 4대 

목표로 증거기반의 행정서비스를 지향하는 명석한 정부조직(Smart agencies), 시민과의 지속적 소통 

5) ‘리좀(Rhyzome)’은 가지가 흙에 닿으면 뿌리로 변하는 뿌리줄기 식물을 가리키는 식물학 용어로 수평적 

관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도 널리 쓰인다(한국대학신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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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시민참여를 지향하는 열린 정부조직(Open agencies), 변화에 따라 조직 및 정책의 능동적 대응을 

지향하는 유연한 정부조직(Flexibile agencies), 성실한 책임 이행과 자원의 공정한 사용을 이행하는 

신뢰받는 정부조직(Trustful agencies)을 주창한다. 제시한 기존의 논의들을 종합하면 모두 변화의 주

기는 짧고 그 폭은 큰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가치를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래정부의 특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부의 조직구조에 차원에서 정리하면 중앙집권형(centralization)

에서 위임분권형(decentralization)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수직적 피라미드형, 개인과 조직의 경쟁 

등을 중시하던 관점에서 벗어나 수평적 네트워크형, 집단지성과 조직의 협력 등이 중요시될 필요

가 있다. 조직문화의 경우 외재적 동기와 물질적 보상 중심에서 내재적 동기와 정신적 보상 중심

으로 전환이 일어나고, 계획 또는 목표 달성의 수준에서 목적 또는 목표 수준의 기여에 대한 평가

로 변화할 것이다. 근무환경은 기능별 조직단위 업무공간, 정시 출퇴근 시스템 방식 등에서 역할 

중심의 개방적 공간배치와 자율적 출퇴근 운영(자율출퇴근/집중근무제 등)으로의 전환이 가속될 

것이다. 폭포수(waterfall) 기반의 업무방식에서 애자일(agile) 기반의 업무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직

무수행방식은 관리자 주도의 지시 및 통제에서 실무자 중심의 권한 및 위임에 의한 자율 실행으로 

변화가 이루어진다(자인연구소, 2021).

<표 3> 정부조직 운영관리 방식의 변화

구분 과거 현재+미래

운영기반
물적 자본 기반

경험과 현상 중심의 귀납적 방식
지적 자본 기반

본질과 인과성 중심의 연역적 방식

조직구조
중앙집권형

수직적 피라미드형
개인과 조직 경쟁 중심

위임분권형
수평적 네트워크형

집단지성 및 조직협력 중심

조직문화
외적 동기와 물질적 보상

상벌 목적 계획 또는 목표 달성의 수준
내적 동기와 정신적 보상 육성과 성장 목적

목적 또는 목표에 기여 수준

근무환경
기능별 조직단위 업무공간

정시 출퇴근 시스템 
역할 중심의 개방적 공간배치 자율적 출퇴근 운영

(자율출퇴근/집중근무제 등)

직무수행방식
폭포수 기반의 업무방식 

관리자 주도의 지시와 통제
애자일 기반의 업무방식

실무자 중심의 권한과 위임

자료: 자인연구소(2021). ｢HR,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참고 후 재구성. 

앞서 언급하였듯 미래정부 논의에서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가치들은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그것

과 상응한다. 따라서 첨단의 정보통신기술 도입 및 민간과 공공의 정책참여자들 간의 협력적 네트

워크를 위한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기존의 미래정부의 논의에서 제시되고 있는 다양

한 조직운영 방안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 신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신정부는 우리나라 공공서비스 제공에서의 디지털 전환 추진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각 

부처 시스템 간의 데이터 공유 및 서비스 연계 부족을 주목했다(고진, 2022). 정부는 문제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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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상하였고, 2022년 9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본격적인 정책 추진을 예고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

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디지털

플랫폼정부위원회 보도자료, 2022.09.02.)”로 정의된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정부가 독점적･일방

적으로 데이터와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던 기존과 달리 민간과의 협업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반한 공공서비스 공급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국정운영 패러다임이 독점적 공급

자가 아닌 플랫폼 운영자로서의 역할 수행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신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정책의 추진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정부의 데이터

와 서비스의 전면적 개방이다. 개방된 데이터와 서비스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에 정부가 독점적 지위에서 제공하던 서비스를 민간과 함께 만들어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

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구축이다. 정부는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사회적 문제

를 해결하고 새로운 사회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 정부는 이러한 목표의 완수는 맞춤형 공공서비

스의 제공(편안한 국민), 근거 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과학적인 정부), 혁신적 비즈니스 창출을 

통해 산업 생태계(혁신하는 기업)를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진, 2022). 

신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모든 공공기관의 시스템을 연계하여 정부와 민간이 데이

터로 협업하는 디지털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디지털플랫폼의 운영은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

하여 국민에게 ‘하나의 정부’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대하게 한다.

<그림 2> 신정부의 디지털플랫폼 정부(이미지)

          자료: 고진(2022). ｢민･관 협업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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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는 이를 위해 2022년 5월 대통령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 TF를 통해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방향을 발표하였으며, 9월에는 19명의 민간위원과 4명의 정부위원(기획재정부 장관, 과

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 대통령 소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출범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의 도모 및 민-관 협력

에 따른 혁신적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대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앞서 서론에서 언

급하였듯 정부 업무의 전산 시스템을 통합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는 비판 또한 존재함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신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공공서비스 제공에서의 민관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활용한 데이터 공유 및 서비스 제공을 도모한다. 이때의 플랫폼은 정부

와 기업, 국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디지털 소프트웨어, 즉 디지털 생태계를 의미하며, 신정부 

또한 이와 같은 플랫폼의 형태와 역할을 강조한다. 반면 플랫폼 생태계의 주된 참여자로서의 정부

조직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중점 추진과제 중 정부의 조직운

영과 가장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과학적 국정운영 구현” 내용을 살펴보면 데이터 활용에 기

반한 정책의사결정, 디지털 역량 제고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조직 구조 혁신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제는 정부가 플랫폼 생태계의 운영자이자 참여자로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디지털 기

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가치 창출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조직구조를 재설계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문화를 정립이 필요하다고 선행연구는 강조하고 있다(Vial, 2019). 

따라서 본 연구는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의 정부 조직의 변화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

요함을 제안한다. 특히 선행연구들이 네트워크 조정자, 플랫폼 운영자 등의 정부 역할에 논의를 

집중하면서 실제 이를 위해 정부가 갖추어야 하는 조직적 요건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 따라서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 필요한 조직의 형태를 기존의 문헌을 통해 살펴보고, 이를 우리 정부에 어

떠한 방식으로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Ⅲ. 디지털플랫폼정부와 조직 변화방향

1.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조직 재설계 방안

조직변동은 환경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조직이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선택받지 못하면 

조직의 소명이 끝나거나 소멸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정부 조직개편 때마다 총괄부처

를 만들어 달라는 주장이 쉽게 정당화되거나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우리나라 정부가 기능에 따라 

정부를 조직하는 기능주의 관행이 있기 때문이다(이맹주, 2017: 20). 따라서 이제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루어진 수많은 정부조직개편은 유사한 기능을 모아서 하나의 부처가 담당하게 하고, 다

른 기능을 수행하는 부처와는 경계를 두고 구별하는 형태를 위주로 이루어 진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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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정부 조직개편을 할 때마다 ‘콘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그 이미지가 내포하는 상징성이 강력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콘트롤 타워가 조직

개편 제도 논리로서 유일한 상징이 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지는 어떤 현상의 

특정 부분만 보여주고 다른 부분을 감출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상징일지라도 서로 다른 해석

이 가능하며, 사로 반대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Hatch, 1997). 즉 콘트롤 타워라는 이미지가 암

시하는 편향된 제도 논리에만 몰두하게 되면 다양한 이미지를 보지 못한 채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Morgan, 1997).

Girod와 Karim(2017)은 정부 조직의 재설계를 위해 크게 구조혁신(restructuring)과 구조변경

(reconfiguration)이라는 전략방식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전자는 자원과 활동이 배분되고 정렬

되는 조직체계 자체에 근본적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고, 후자는 조직의 기본구조는 유지한 채 업무 

단위의 신설, 분할, 이관, 결합, 해체 등과 같은 부분적 변화를 추구한다. 구조혁신은 조직의 문화, 

제도, 프로세스, 시스템 등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지만, 구조변경은 조직의 체계적 일관성, 기존

의 합의된 기준 등을 중시한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전략방식 모두 조직혁신의 가속화 

및 이를 통한 조직성과 개선이 궁극적 목표이다. 그러므로 향후 정부 조직변화 및 재정립을 위해

서는 단순히 급진적 혁신과 점진적 변화 사이의 양자택일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양자를 최적

의 시기와 최선의 방법으로 적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조직 재설계 역시 구조혁신에 의한 급진적 혁신과 구조변경에 따른 점진적 

변화의 균형적 결합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부처 혹은 부서의 경계가 점선으로 구획된 리좀형의 유연한 조

직구조로 재설계된다면 각 부처 간의 경계가 뚜렷한 실선으로 구획된 수목형의 아날로그정부와는 

대비된다(박광국, 2021b). 리좀 모델의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는 금융, 에너지, 복지 등 주요 기능 

및 역할을 중심으로 플랫폼을 구축하고, 플랫폼 간의 연계에 기반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원활한 공공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코로나

19 등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질병관리청 등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보건소, 민간 의료기관 등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협력적 연계를 구축한다면 질병정보, 감염경로, 

확산예측 등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 및 분석, 배포함으로써 효과적인 국민건강 관리에 기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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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조직 재설계 변화방향

현재 각 부처의 기능조정 등에 대한 총괄권한은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에게 있고, 국무총리

가 위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총리가 별도로 존재한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부총리는 기획재

정부장관(경제부총리)과 교육부장관(사회부총리)이 겸임하도록 정하고 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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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기획재정부장관(경제부총리)이,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사회부총리)이 

겸임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각기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총괄 및 조정한다. 이처럼 중앙집권적이

고 수직적인 피라미드형 조직은 유연성을 지향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

기 어렵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조직구조의 변화 및 혁신이 요구된다.

첫째,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조직도의 최상위에 국민이 있음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

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

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현재 행정부

의 조직구조는 ‘비서실 정부’로 비유될 만큼 대통령비서실이 사실상 최고 통치기구로 인식되고 있

다. 따라서 대통령 비서실의 분야별 정책보좌 기능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부처 간 갈등을 해소

고 정책을 조정하는 기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남궁근, 2022). 이러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장･차관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실장과 수석의 권한은 대폭 축소하고, 이를 대신해 디지털

플랫폼정부에서 대통령과 내각의 소통 및 교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통

령 직무 보좌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정책부문별로 구성하는 부총

리직제와 비서관제도를 병행하는 운영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국무총리실의 조직구조상 국무총리가 내각을 대표한다는 상징성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는 만큼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주요 정책부문별 부총리직제가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 운영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국무총리가 내각제에 버금가는 실권을 가지고 일상

적 국정 및 일반행정을 관장하고,6) 대통령은 외교, 안보. 통일, 국민통합, 미래 비전 구상과 같은 

거시적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주력할 수 있을 것이다

(박광국, 2021b). 또한 국무총리실은 정책부문별로 발생하는 갈등의 조정자 역할과 정부부처의 평

가 및 컨설팅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정부의 책임성과 대응성 그리고 민주성을 확보하는 ‘콘트롤 타

워(control tower)’로서 실질적인 위상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의 중첩성 및 복잡성을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정책부문별로 통합하여 

부총리직제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과다한 정부부처로 인해 정책의 책임성을 담보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존하는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에 더해 정보

통신기술부총리와 환경기후에너지부총리를 신설하고, 각각의 부총리직제 산하에 기능별 성격에 

따라 정부부처를 재배치하여 정책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신기술을 기반으로 

여전히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부총리제의 신설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이 주요 글로벌 이슈로 부상하면서 에너

지 재생 및 활용에 대한 국가경쟁력에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환경기후에너지부총리제가 새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 부총리직제를 기반으로 정책부문별 조정과 협력 기

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하 정책부문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조정권한을 부총리직제

에게 부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7) 이를 통해 각 부총리직제는 협업, 갈등조정 등 관련 정

6) 김상묵(2021)은 국무총리의 행정각부 통할 권한 및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조정 권한을 특별법으로 명문화

하고, 국무총리 및 각 장관의 임기와 인사권･조직권을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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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부문에 대한 ‘코칭센터(coaching center)’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대다수 조직개편이 새로운 정권의 개혁 의지를 표방함으로써 국민의 관심과 신뢰를 

확보하는 등 정치적 효과를 위한 것이다(박천호, 2011: 6).8) 따라서 실제 상징과 관행을 뛰어넘고, 

환경변화에 적응하면서 정부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책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하다. 만약 ‘총괄부처’와 ‘콘트롤 타워’를 만들게 된다면 그 조직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실

질적인 기여를 하였는지를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이맹주, 2017: 23). 또한 조직개편이 여러 기관

에서 분산 처리되고 있는 유사한 공공문제의 통합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조직통합을 하기보다는 

기존 조직들 간 협력(interagency collaboration)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편이 훨씬 더 현실적인 해결

책이 될 수 있다(Bardach, 1998). 따라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조직 재설계 변화방향은 정부 기능분

석 acl 진단에 근거한 정부 전체 기능의 조합을 고려하고 부처간 협업 및 정책조정을 원활하게 이루

어지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야 한다. 즉 단순하면서 1차원적인 정책문제 및 정책대안 설계 및 적용

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두고 융복합정책을 대상으로 문제파악 및 의제설정, 집행 그리고 분석 및 

평가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개별 정부부처의 형태가 아니라 정책공동체를 지

향하는 정부조직의 형태로 변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Ⅳ. 디지털플랫폼정부와 인사관리 변화방향

1.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인사관리 변화 및 재정립 방안

이상과 같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조직체계 변화는 조직구성원에 대한 인사관리방안의 재정립

과도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디지털 대전환 이전의 정부, 소위 아날로그정부에서는 조직 간 

정보, 인적 자원 등의 개방 및 공유가 단절되어 효과적인 인사관리에 한계가 존재하였다. 통상적

으로 공무원은 부처 내 소속부서에 한정된 업무를 위주로 근무를 수행한다. 물론 순환근무를 통해 

타 부처 혹은 부서로의 이동이 가능하지만, 구성원의 역량, 적성 등을 반영한 인사이동이라기보다

는 단순히 자리이동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사시 필요에 따라 국무총리 혹은 부총리를 중심으로 

TF 등을 운영하여 부처 간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긴 하나, 관련 아젠다 해

결과 동시에 해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전통적 인사관리 방식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급

7) 부총리가 조정력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관련 부처를 통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메커니즘과 수단(예산 배

분권 또는 기획통제권)이 갖추어져야 한다. 현재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경제부총리의 경우에는 두 조

건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 상당한 조정력을 발휘할 수 있다(남궁근, 2022). 따라서 디지털플랫폼정부에

서 정책부문별로 통합하여 부총리직제를 구성 및 운영을 할 경우에는 부총리라는 직급보다 명확한 권한

위임과 효과적인 통제수단의 확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8) 한국에서는 정부조직개편 추진주체가 애초부터 행정개혁적 효과보다는 대통령의 개혁의지 표현이나 부

처간 권력재분배와 같은 정치적 효과를 더 기대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최신융, 1995, 이창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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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는 사회문제를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온다. 사회 주요 아젠다의 변화 속도

뿐 아니라 변화의 방향성까지 예측하기 어려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부처 내부의 인적 자원만

으로 혹은 국무총리(부총리) 중심의 임시 조직만으로 현안에 대한 기민한 해결책 마련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디지털플랫폼정부는 협력적 관계 및 관계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인사

관리로의 변화를 지향해야 한다.

인적 자원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서는 최소한 플랫폼 안에서의 자유로운 인사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정부조직 전체를 관통한 상시적 인사이동은 업무의 지속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제, 사회, 정보기술 등 주요 정책부문별로 각 부처를 연계한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는 적어도 동일 플랫폼 내 소속 부처 공무원 간의 인사이동 제약을 완화하

는 조건이 선행되어야만 사회문제 대응역량의 유연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기존의 정부조직체

계를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정보통신기술부총리, 환경기후에너지부총리 등 부총리직제의 플랫

폼 중심 체제로 개편하여 각 부총리가 관할 정책영역의 협력 등을 관장하고, 국무총리는 각 부총

리와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의 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인사관리가 변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방적인 인사교류에 더해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조직구성원의 역량 강화에 주력해야 한

다. 현재 국가인재개발원 중심의 공무원 교육･훈련만으로는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사

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등의 신기술 활용에 능통한 위한 디지털 인재개발에 미흡함이 존

재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평생교육 관점에서 대학과의 교육훈련 및 역량개발 기능의 연계 등을 

주요 개선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사회이슈의 급속한 변화는 정부 조직 및 구성원의 문제해결역

량 변화를 함께 요구하는데,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다양한 신기술 개발 및 활용과 관련한 디지털 

역량이 대표적이다. 현재의 신기술과 향후 새로운 신기술의 등장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공공문제 

해결의 주된 당사자로서 공무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는 일회성 교육이 아닌 평생교육 관점에서 접

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가인재개발원 등 기존의 교육훈련기관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전문

가와 다양한 교육인프라를 보유한 대학교와의 적극적인 연계는 양질의 역량강화, 교육훈련비용 

감소 등 교육훈련 및 역량개발의 지속가능성 및 경쟁력에 기여할 것이다.9)

또한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공공부문에서 확장하여 기업, 시민사회 등과의 활발한 인사교류를 추

진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주체와의 인사교류는 갈등조정, 협력유지 등에 대한 역량과 기술을 발

전시킬 수 있다. 대부분의 사회문제가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을 고

려할 때, 두 영역 간의 인사교류 확대는 궁극적으로 현재의 사회문제 해결뿐 아니라 미래의 사회

문제에 대한 예방 및 대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혁신적 인사관리 변화도 중요하지만,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 지

역할당제, 성별할당제 등 균형인사제도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디지털 포용 등과 같이 

9) 중앙 공무원은 지방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기개발, 교육훈련과 능력발전의 기회 그리고 직무수행 

향상 측면에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중앙 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능력발전 관리에 대한 재

검토와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당당 기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구주영, 2019: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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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적 가치는 시대를 불문하고 여전히 중요하며,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균형인사제도의 역

할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구성원의 다양성 존중, 인사관리의 차별 개선 등을 

지원하는 균형인사제도는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 추진해야 하는 주요 인사관리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부조직 구성원의 다양성과 대표성, 형평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과 실천을 

지속함으로써 사회통합적 가치 실현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2.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근무방식 변화 및 재정립 방안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와 같은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해 공사영역을 막론하고 근무체계

의 급진적 변화가 나타났다. 주로 사무실에 국한된 근무장소가 스마트워크 등을 통해 공간 제약으

로부터 자유로워졌고, 근로시간 역시 일괄적으로 규정된 정시 출퇴근에서 자율적, 선택적 출퇴근 

등으로 변화하였다. 팬데믹 이후 유연근무제10)와 같은 인사제도의 변화는 조직구성원들 뿐만 아

니라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조직은 구성원이 언제 

어디서나 생산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서 근무장소 및 근로시간에 관한 전

통적 규제방식이 전면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11) 이처럼 시공간 하이브리드(space-time 

hybrid)로의 근무체계 변화는 개인이 언제 어디서나 근무가능한 유비쿼터스(ubiquitous) 근무환경

을 조성하는데 기여한다(Lynda, 2021).

아날로그정부에서의 주된 근무형태인 사무실 위주의 공간적 제약은 물리적 차원에서 구성원의 

시간, 노력 등을 집약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부서나 조직과의 소통과 협력을 저해

할 수 있는 부작용을 동시에 가진다. 이를 고려했을 때, 디지털플랫폼정부는 클라우드(cloud) 등의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존 근무체계의 장점은 최적화하는 동시에 단점을 최소화하는 변

화를 시도해야 한다. 단순히 유비쿼터스 업무공간의 확대라는 근무체계의 선언적 변화가 아니라 

‘경계(구역) 없는 사무실’과 같이 구성원이 함께 근무의 시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

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생태계 조성과 관련하여 현재 활용되고 있는 근무방식의 대표적 예

시로 협력을 극대화하는 허브 사무실, 조정을 촉진하는 위성 사무실, 집중을 가능하게 하는 공유 

사무실 등을 지목할 수 있다(Lynda, 2021).12)

10) 유연근무제(flexible work arrangement)는 조직구성원에게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근무시간 및 장

소 등을 자율적･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Leslie et al., 2012). 해외의 

경우 유연근무제는 1960년대 후반 독일의 민간기업에서 도입한 근무형태로 볼 수 있으나, 1990년대 독

일,, 영국 등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학술적･실무적 차원에서의 분석적인 논의를 거친 후, 2000년대 초반

에 제도적으로 도입되었다. 국내의 경우에는 민간분야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먼저 시작되었고, 2010년 

2월 행정안전부가 유여근무제 기본계획 및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공무원들이 유연근

무제를 활용하게 되었다(황순옥･한상일, 2013).

11) 유연근무제가 일-가정 양립, 가족 돌봄 등에 목적을 두고 점진적으로 그 이용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

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 근무유연제의 활용 및 정착이 가속화되었다(김유한, 2020; 정익

중 2020). 따라서 공공분야에서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사제도 및 근무방식의 변화가 있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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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에서 시공간 하이브리드(space-time hybrid) 중심의 근무체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핵

심 업무 파악을 바탕으로 생산성 및 성과의 동인(driver)을 비롯하여 최적의 근무방식을 사고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 페르소나 설정, 인터뷰 등의 방식을 적

용함으로써 근무체계의 전환 및 변화과정에 구성원을 반드시 참여시켜 실제 그들의 요구(needs)를 

반영해야 한다. 또한 모든 정부조직을 동질적인 관료제로 인지하는 편견에서 벗어나 개별 기관, 부

서 등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적 근무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유연근

무제는 다양한 유형들의 운영방식이 모두 달라 속성 등에 따른 차이가 있으므로 제도를 설계하고 

공급하는 관점과 이용하는 관점에서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13)

나아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공급자(정부) 중심의 일방향적 공공서비스 전달에서 탈피하여 수요

자(국민 및 시장)가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서비스 창출 및 지원을 위해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민관협업으로 수집･분석･운영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공서비스

와 관련한 기존의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국민의 직접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의 기획에서부터 실현에 이르기까지 시민, 기업 등의 적극적 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러한 노력이 실질적인 정책목표 달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 및 데이터 개방 확대 등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관련한 각종 법제도의 제정 및 재정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Ⅴ. 결론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지난 정부의 방향성과 논의를 충분히 공감하고, 이에 더해 미래가 불확실

하고 불안정하다는 뷰카(VUCA)의 의미를 인정하면서 정부혁신을 위한 국정목표 달성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사영역의 경계를 허무는 다양한 분야

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그리고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정부 

내 부처와 공공기관과 같은 조직들뿐만 아니라 민간과의 협력이 중요하며, 그 관계에서 역할과 기

능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을 위한 첫 단추

는 거버넌스의 정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민에게 명확한 개념적 설명을 제공하고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12) 예를 들면, 허브 사무실은 부서 간 협력과 우연한 만남을 염두하고 설계되어 브레인스토밍, 팀빌딩 등에 

적합한 개방형 공간형태이다. 또한 위성 사무실은 공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팀 내부 혹은 팀 간의 조정

이 용이하도록 설계된 공간으로 보안 네트워크와 고급 화상회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대면 또는 비대

면으로 모일 수 있는 회의 공간이다. 그리고 공유 사무실은 출장시 이용이나 재택근무 대체 등을 위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으로 출퇴근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생산성 목표에 집중하도록 

한다.

13) 유연근무는 출퇴근 시간이 다르고 근무장소 또한 제한적이진 않기 때문에 업무 공백의 문제에서 자유롭

지 못하다. 따라서 해당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침상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재용･김정숙, 20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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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조직구성원인 공무원이 스스로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경향신문, 2022).

새로운 정부에서 표방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통

령의 리더십과 각 정부부처의 장･차관을 비롯하여 공공기관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

다. 나아가 집단지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에서 확장하여 대학, 연구소,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

을 바탕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정부만이 독점적 공급자 지위에서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내 모든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함께 성장하는 정부임을 주지해

야 할 것이다. 

정부조직개편은 상징론과 목적론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행정관리적 접근방식

과 정치적인 접근방식과 유사하다고도 한다(김영평･최병선, 1993; 문명재, 2009, 박천오 2011; 

Peters, 1992). 따라서 향후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었음을 선전하기 위한 단순

한 캐치프레이즈나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과 국민 삶의 질 제고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행정관리적 관점에서의 노력과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디

지털플랫폼정부에서의 정부혁신은 단순하게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구조적 개편이 아니라, 사

람의 혁신 그리고 문화의 혁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구조 혁신, 사람 혁신 그리고 

문화혁신과 같은 정부혁신이 거버넌스 체계속에서 병행되면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과 동시에 민주

적인 과정과 절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비전포럼에서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의 디지털 생태

계는 특정 계층이 독식해서는 안 되고 모든 인류의 공익을 위해 존재해야 할 것이다(NEWSIS, 

2022.09.22). 또한 디지털 모범국가로서의 성과를 세계 시민들과 저개발국가의 국민들과 공유함과 

동시에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를 공유를 더욱 확대하면서 지원과 교육 투자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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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gital Platform Government and Government Innovation:
Focucing on REdefining Roles and Functions of Government

Ju, Hyo-Jin

Choi, Heeyong

Choi, Yoonhee

In the new government, while sympathizing with the direction of government innovation that 

has been discussed and asserted in previous governments and acknowledging the meaning of 

VUCA that the future is uncertain and unstable, the 'digital platform government' is advocated to 

achieve the government goals for government innovation. Therefore, this study discusses policy 

recommendations regarding organizational redesign, personnel management, and changes in 

working methods for re-establishing government roles and functions in digital platform 

government. In summary, first, the digital platform government needs to consider establishing a 

new deputy prime minister system for each major policy sector and parallel with the secretary 

system in order to achieve effective policy goals. Second, the digital platform government should 

support the operation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led by the prime minister, in order to 

respond nimbly to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while improving the overlap and 

complexity of policies. Third, the digital platform government should emphasize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of various organizations and the flexibility of the relationship and focus on 

strengthening the capabilities of its members, such as digital capabilities. Fourth, the digital 

platform government should pursue the realization of socially integrated values by continuing its 

efforts to enhance the diversity, representation, and equity of its members, such as the balanced 

personnel system. Fifth, it is necessary to break away from the traditional work method and 

change to a space-time hybrid work system. Finally, based on the active participation of 

organizational members,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productivity and performance drivers and 

optimal working methods.

Key Words: Digital Great Transformation, VUCA, Digital Platform Government, Government 

Innovation, Government Role, Organizational Redesign


